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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에�대한�정부개입의�한계와�필요성:

음원사재기�현상을�중심으로

이민아

[국문초록]�

‘음원사재기’는 음악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로서 최근에는 음악산업계 행위자 간 

불신을 초래하는 사회문제로 확대되었다. 본 연구는 음원사재기로 인해 왜곡되고 있는 

음악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기존의 자율규제 방식보다 강화된 형태의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음원사재기 현상을 중심으로 음악

시장이 처한 환경과 문제제기 이후 이루어져 온 정부개입이 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

는지를 분석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자율규제 기반으로 정책개입을 시도하였으나, 결과

적으로는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개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에는 첫째, 음악시장 환경의 변화로 선별체계가 다양해졌으며, 

특히 음악플랫폼이 마케팅 차원에서 개발한 차트라는 선별체계의 영향력이 급격히 높

아진 데 있다. 이어서 둘째, 차트를 둘러싼 음악시장 내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

기 때문에 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유인이 지극히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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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문제제기

“차트가 현상의 반영인데, 차트가 현상을 만든다.” (가수 윤종신)

현재 한국 음악시장을 적절히 설명하는 단 하나의 문장을 찾으라면, 단연코 이 문장

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대중의 선호가 하나의 현상이 되어, 차트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음악은 차트가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대중들이 소비하는 음악

이 차트 상위권에 올라서 이른바 인기가 있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역으로 순위

가 취향을 형성하는 왜곡된 음악시장의 현주소를 정확히 지적한 말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음악시장은 주로 디지털 음원의 형태로 생산되며, 대중은 이러한 음원을 유통

하는 음악플랫폼(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자)에서 음원을 스트리밍하는 방식으로 소비한

다. 음악플랫폼에서 영업이익의 증대라는 사업적 필요에 의해 집계하는 차트는 시장에

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유통플랫폼 내 차트 진입이 ‘돈’이 되기 때문에, 가

수들은 차트 진입을 가장 중요한 프로모션 툴(promotion tool)로 활용하고 있다. 차트

란 엄연히 현재 대중이 좋아하는 음악의 취향이 어떠하며, 어떠한 방향성을 선호하는지

를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거대 팬덤을 거느린 유명 가수를 제외한 가수의 곡이 1위에 올랐을 때, 무조건 음원사재

기 의혹이 제기될 정도이다. 나아가 이러한 음악시장의 왜곡은 시장 내 행위자들 간 불

신마저 초래하고 있다.1)

본 연구는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음악시장에 대해 적극적인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정부개입은 자율규제의 형태에

서 좀 더 강화된 규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상술한 음악시장의 왜곡은 

이미 사회문제로 공론화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업계의 자율적 대책 마

련을 촉구하고, 나아가 관련 법률에 음원사재기 행위의 구체화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명

령 조치의 근거 및 처벌조항까지 명시하였지만 문제 해결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음원사재기 현상을 중심으로 음악시장이 처한 환경과 그동안 이루

어져 온 정부개입이 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

1) 2019년 11월 24일 한 가수가 자신의 SNS에 음원 사재기로 의심받던 선후배 가수들을 공개적으로 거론
하면서 잠잠하던 음원 사재기 논란이 다시 촉발하였다. 현재 공개적으로 이름이 거론된 가수들과 SNS에 
글을 올린 가수들 간 명예훼손 등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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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산업으로서의 음악과 기존 음악산업에 대한 정부개입의 내용을 살펴본다. 둘째, 음

원사재기 현상의 전개과정을 정리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이 어떠했는지 분석한다. 

셋째, 음원사재기에 대한 기존 정부개입의 한계와 그 원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

을 대신하여 음악산업 내 행위자 간 신뢰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음악산업과�정부개입에�대한�논의

1.�산업으로서의�음악

일반적으로 음악산업은 문화산업의 한 영역으로 접근한다.2) 한국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는 문화산업을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문화상품은 “문화적 요소3)가 체

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

로 명시하고 있다. 즉, 문화산업은 문화상품을 통해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른다면, 대중음악은 문화의 일부로서, 대중을 상대로 생

산․유통․소비되는 음악을 말한다. 또한 음악산업은 음악이라는 문화상품의 기획․개

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법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4) 제2조에서는 음악산업을 

“음악의 창작․공연․교육,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제작․유

통․수출․수입, 악기․음향기기 제조 및 노래연습장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음악산업과 관련 있는 업종으로는 음반․음악영상물의 제작업, 배

2) 애초에 문화산업은 대중문화(mass culture, popular culture)를 공급 측면, 즉 생산의 관점에서 접근한 개
념이다(김정수, 1999: 217). Adorno and Horkheimer(1947)는 대중을 상대로 하여 문화를 대량생산하
고 소비하는 현상을 문화산업(cultural industry)이라 부르며,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화산업은 ‘문화의 산업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처음의 부정적이고 비판적
인 의미가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으로 바라본다. 이에 따라 문화정책사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영국은 문화산업을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으로 접근하여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과 진흥 
정책을 추진하였다(정종은, 2013).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문화적 요소는 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을 
의미한다. 

4) 음악산업법은 제1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
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즉, 본질적으로 진흥을 위한 정부개입이 주목적이다.



 
2020
제34집�1호        8

급업, 판매업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중이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의 방식으로 이용하

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이 있다.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은 음악산업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서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음악플랫폼’이라 지칭

한다.

현재 한국의 음악시장은 인터넷, 스마트기기 등의 보편적 이용과 더불어 온라인 중심

의 시장으로 바뀐 디지털 음악 산업의 확대기에 해당한다(신항우 외, 2019: 21-24). 특

히 2004년 대표 음악플랫폼인 멜론(Melon)5)이 출시되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시

장이 현재의 온라인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하였다(송진 외, 2015: 49). 또한 과거에는 소

비자가 음반을 소유하거나, 디지털 음원의 경우에도 다운로드하여 해당 음원을 소유하

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스마트기기 사용의 보편화, 국내 LTE망과 전국적인 와이파이 존

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디지털 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소비한다. 따라서 음원을 발

매하는 가수 및 기획사는 소비자가 ‘모바일’로 음악을 ‘스트리밍’한다는 것을 전제로 음

원을 기획하고 홍보한다.

요약하면, 현재 음악플랫폼은 모바일을 중심으로 첫째, 장르, 시대, 취향 등으로 카

테고리화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도모한 큐레이션 서비스, 둘째, 소비자가 듣고자 하는 

음원을 고르고 저장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셋째, 음원을 다운로드 받아 소유하는 것이 

아닌, 음악플랫폼에 접속하여 플랫폼의 자체 플레이어를 통해 스트리밍하는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권준경 외, 2013: 197). 한국만의 특이점으로는 음악플랫폼에서 큐레이

션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음원 소비는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집계하는 차트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써 음원 발매 직후 빠른 시간 내 음악플랫폼의 차

트에 진입하는 것이 흥행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었으며, 음악산업에서 음악플랫폼이 

차지하는 지위는 매우 높은 편이다.

2019년 기준 멜론, 지니뮤직, 플로, 네이버바이브, 벅스뮤직 등이 대표적인 음악플

랫폼으로, 특히 멜론과 지니뮤직은 음원시장 점유율 1, 2위 기업으로 전체 시장의 

67.2%를 점유하고 있다(신항우 외, 2019: 91). 사실상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5)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멜론은 음원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을 결합한 상품을 월정액제로 제공하
며, 통신사의 포인트 정책과도 결합하여 각종 할인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러한 요금제 형태는 다른 디지
털 음원 서비스 제공자도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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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사업자인 멜론을 중심으로 소수 음악플랫폼의 차트 영향력이 매우 높다. 또한 2011

년부터는 스마트폰 보급과 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음원 스트리밍으로 디지털 음악 시장

이 변화하면서 기존의 음원 다운로드 방식의 음원 이용 행태가 변화하였다(이도엽․양

은영, 2017: 66). 즉, 음원을 소유하는 다운로드 방식이 음원에 접근하는 스트리밍 방식

으로 변화한 것이다. 음원 스트리밍 시장의 주요 서비스로는 멜론, 지니뮤직, 플로, 애플

뮤직, 스포티파이 등이 있으며,6) 이 중 음원시장 점유율 1위인 멜론이 음원 스트리밍에

서도 한국 내 1위 음원 서비스 업체이다.7) 특히 1위 사업자인 멜론의 경우,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차트로서, 실제 멜론이 제공하는 차트 순위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는 다른 

음악플랫폼에 비해 높은 편이다(이규탁, 2015: 17).

2.�음악산업에�대한�정부개입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은 ‘한류’의 확산으로 더욱 높아졌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TV 드라마 콘텐츠에서 시작한 한류는 영화, 게임 등 각종 콘텐츠를 거쳐 그 영역을 확장

하였으며, 최근에는 K-POP으로 불리는 대중음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에서 

대중문화는 규제 속에 성장해 왔으며(김정수, 1999: 200),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음악이나 영화, 공연의 경우 사전심의와 검열이 존재했다. 내용, 소재, 표현 등 다방면에

서 규제가 빈번했으며,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인 1990년대에도 방송사를 중심으로 청

소년 보호 등과 같은 공익적 목표를 가진 일부 규제는 여전히 존재했다.

대중음악의 경우, 공연윤리위원회의 음반심의제도가 1996년까지 존재했으며, 지

나친 영어 단어 사용을 제한하거나, 가수들의 의상, 염색한 헤어 등에 대하여 방송사와 

방송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가 존재했다. 특히 음반심의제도는 국내에

서 발매되는 모든 음반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발매 유무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많은 

대중음악인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의상규제는 1990년대 후반 상당히 엄격하

게 이루어졌는데, 일례로 1994년 10월 지상파 방송 3사는 노출의상, 삭발․장발의 헤

어스타일 등을 규제했으며, 방송 전 제작진은 복장검사를 하기도 하였다.8) 이후 의상규

제는 일부 완화되었지만, 2010년 6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한 

6) 스포티파이와 애플뮤직은 세계 음원 스트리밍 시장 기준 각각 1위와 2위 업체이다. 한국에서는 음원 스
트리밍도 온라인 음악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7) 자료출처: EconomyChosun 292호, 2019. 3. 25.
8) 윤여수(2015. 6. 26.), 서태지와 아이들 의상 규제,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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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성 주의’ 권고를 계기로 각 방송사는 자체적인 규제를 재수립하게 된다. 2014년에

는 안무에 대한 선정성 심의도 강화하였는데, 이는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에 방송되는 프

로그램에 대한 심의 강화로, ‘청소년 보호’가 주목적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전심의, 검열과 같은 억압적 규제는 점차 줄어들었다. 이는 

1980년대 후반 이루어진 민주화의 영향 속에서 대중음악인들의 시대적 저항이 함께 한 

결과이다. 대표적으로 정태춘, 박은옥은 최초로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채 당시 기준으로 

불법이라 할 수 있는 앨범9)을 발매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사전심의철폐 운동을 촉구한 

하나의 사건이 되었다. 이후 1995년 대중적으로 높은 인기와 인지도를 지닌 서태지와 

아이들의 4집 수록곡인 ‘시대유감’에 대한 사전심의결과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에 대한 논쟁을 심화시켰다. 결국 이 사건은 사전심의제도 

폐지의 결정적 사건(trigger)이 되었다. 1995년말 공연윤리위원회의 음반심의제도 폐지

에 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1996년 6월 정식으로 동 제도는 폐지되었다.

현재의 대중음악은 예전에 비해 표현의 방식을 제약하는 경우도 급격히 줄어들었으

며, 대중이 음악을 즐기는 방식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방송을 벗어나 인터넷, 

SNS 등으로 플랫폼 자체가 확장하고 있다. 그 결과 음악산업을 비롯한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개입은 청소년 보호와 같은 일부 공익 목적을 표방한 규제를 제외하고는 진흥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1994년 5월 문화산업국 신설을 시작으로 고부가가

치를 지닌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명목 하에 수출을 증진시키는 산업진흥정책을 수

립하거나, 각종 유인적 정책수단을 강화하였다.10) 1999년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을 제정하여 “규제가 아닌 진흥과 지원을 위한 법률”로서 문화산업이 경제적 성과를 이

끌어낼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하고자 하였다(정헌일, 2007: 126-127).

대중음악도 정부의 문화산업진흥이라는 정책기조의 영향을 받아 시장개방, 외자유

치 등이 이루어졌고, 이른바 전문적인 매니지먼트를 바탕으로 가수를 양산하는 대형기

획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신항우 외, 2019: 29). 대형기획사를 중심으로 성장한 

아이돌 그룹을 비롯한 가수들은 한류의 주요 일원이 되었으며, 정부는 한류 확장을 위한 

정책을 강조하며 후방지원을 하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외에 한국콘텐츠진흥

9) 1991년 발매한 5집 ｢아, 대한민국…｣과 1993년 발매한 6집 ｢92년 장마, 종로에서｣앨범이다.
10) 유인적 정책수단은 “정책대상들이 특정한 행동을 취하는 대가로 공공재원으로 일정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양혜원, 2011: 25). 한국 문화산업정책에서의 유인적 정책수단으로는 정부가 
산하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보조금 사업, 투․융자사업, 기술보증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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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각종 지원정책도 이루어졌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

디레이블 육성지원 사업, 음악사랑 캠페인 지원 사업, 음악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음악콘텐츠 창작활성화 사업, 음악 콘텐츠 해외 고정 프로그램 확보 지원 사업” 등이 있

다(권준원․권미영, 2016: 138).11) 

한편, 음악산업 등 대중문화에 대한 규제완화 분위기에 따라 정부는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일종의 자율규제 방식을 활용한다.12) 정부가 자율규제 또는 직접 규제의 형식

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대부분 시장질서 확립, 지식재산권 보호를 비롯하여 청소년 보호, 

건전한 문화향유 환경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한다.13) 음악산업과 관련해서는 영화, 음반 

및 각종 영상물 등의 내용을 심의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있다.14) 미국, 영국 등에서는 

청소년에게 위해하다고 볼 수 있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영화, 음반 및 각종 영

상물에 대해서 자율규제의 형태로 등급을 분류하는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이러한 역

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과거 공연윤리위원회와 달리 위원회 구성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민간 자율규제 기관으로 분류한다(최성락 외, 2007: 92).

3.�음원사재기�현상과�정부개입

그동안 음악산업에 대한 정부개입은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진흥 및 지원

정책 이외에 사전심의와 검열에 따른 내용규제가 존재하였고, 이에 따른 표현의 자유 저

해가 정부개입의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청소년 보호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표방한 경우

를 제외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는 추세였으며, 산업진흥을 위한 시장 자체의 성장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 다룰 음원사재기 현상은 일정 수준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이후 나타난 시장 왜곡 현상 중 하나로서, 정부개입의 양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

11) 다만 지원 사업의 예산이 2013년도 기준으로 83억 원 수준에 불과하여 상당히 작은 규모이다.
12) 여기서 언급하는 자율규제가 진정한 의미의 자율규제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례로 정부는 영상

물심의위원회 및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직무상 독립과 신분이 보장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구성하고, 정부의 감독이나 지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율규제 기관이라고 보지만(김민
규․박태순, 2003), 엄밀한 의미에서 자율규제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신순철, 
2003; 최성락 외, 2007).

13) 이러한 목적으로 규제 논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문화산업분야로는 게임산업이 있다. 게임산업은 
현재 한국의 콘텐츠 수출 중 점유율 50% 이상으로 수년 간 1위인 분야이다(문화체육관광부 외, 2019). 
하지만 게임산업이 발전하면서 나타난 부정적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게임중독, 유해성 및 사행성 게임 등
을 통제하기 위해 일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규제로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해 게임물의 
등급을 매기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의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등이 있다. 

14)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과거 사전 심의 및 검열로 권위주의 정권의 대중문화 통제를 주도했다고 평가받는 
공연윤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되자, 대신 신설된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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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사재기는 차트의 순위를 조작하거나 저작권 수입을 목적으로 특정 음원을 부당

하게 구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수천 대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통해 여러 음악 플랫폼

에 가입한 후 특정 음원을 반복해서 스트리밍하는 방식으로 음원사재기가 이루어진다. 

지금의 음악시장은 디지털 음원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며, 이를 유통하는 음악플랫폼

이 음악시장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 결과, 온라인 음악플랫폼이 발표하

는 차트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구체적으로 방송사 가요프로그램의 순위, 가수의 방송

출연 및 각종 행사 섭외와 이에 관한 출연료 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 되면서 사실

상 음원 출시와 관련한 각종 경제적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15) 특히 소비자들이 

음악플랫폼이 제공하는 차트(해당 플랫폼 내 판매순위)를 대중적 인기와 결합하여 우선

적으로 소비함에 따라 해당 음원의 차트 진입은 음악시장 내 생존 및 성공을 위한 필요조

건이 되었다.

게다가 음악플랫폼 시장은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술한 바와 같이 1위 

사업자인 멜론이 상당한 시장지배력과 높은 차트공신력을 가진 상황 속에서 멜론을 중

심으로 음원사재기를 통한 플랫폼 내 차트 진입은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에게 강렬

한 유혹으로 작용한다.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각종 인위적 개입을 통해서라도 이익을 

얻기 위한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지금의 한국 음악시장은 음원사재

기가 초래한 시장왜곡과 공급자인 창작자 간 불신이 장기간 형성된 상태이다. 행정학에

서는 이러한 시장질서의 왜곡이나 교란이 발생하면 이를 시장실패로 보고,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리고 실제 정부는 음원사재기 문제가 제기

된 이래,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인 개입을 시도하였지만, 아직도 문제해결은 요원하다. 

이하에서는 음원사재기 현상의 전개과정을 통해 정부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특

히 정부가 지금껏 시도한 자율규제에 기반을 둔 정부개입이 왜 한계로 드러났는지 분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음원사재기 현상과 정부개입을 탐색적으로 서술하는 과정에서 

문헌연구에 바탕을 둔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장기간 음원사재기 현상이 전개되면서 

음악시장을 둘러싼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기본 입장이 언론을 비롯한 각종 정부보고서, 

보도자료 등에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활용한 문헌자료는 다음과 같다. 첫

15) 이러한 음악플랫폼 차트의 영향력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음원사재기 규제를 위한 필요조치’의 도입을 위해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p. 6)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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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정부보고서로서 음원사재기를 규정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제영

향분석서, 정부 용역과제로 실시한 ‘온라인 디지털음원 유통업체의 추천시스템 구조분

석 및 파급 효과 분석’,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하는 ‘콘텐츠산업백서’와 ‘음악산업백

서’ 등이 있다. 둘째, 음원사재기에 관한 토론회 자료로서 ‘디지털 음악산업 발전 세미

나’와 ‘온라인 음원차트와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 공정성 세미나’가 있다. 셋째, 방송자료

로서 2015년 9월 JTBC ‘뉴스룸’의 음원사재기 관련 연속보도와 2020년 1월 SBS ‘그것

이알고싶다’의 1197회 방송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Big KINDS 

(https://www.kinds.or.kr/)를 통해 ‘음원사재기’를 검색어로 하여 주요 이해관계자

의 입장을 보도한 각종 기사 내용을 참조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활용한 

언론보도의 경우에는 참고문헌 및 각주에 별도로 표시하였다.

Ⅲ.�음원�사재기�현상의�전개과정

1.�디지털�음원차트의�공정성�논란:�음원추천제도의�문제점

음원사재기가 사회문제로 거론되기 이전, 음악플랫폼의 음원추천제도에 따른 디지

털 음원차트의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 음원차트는 사실상 소비자의 구매 선택과 음악 유

통 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이익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며, 이로 인해 최근 음원사

재기 현상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디지털 

음원차트는 현재 대다수 대중이 사용하고 있는 멜론, 지니뮤직, 플로, 네이버바이브, 벅

스뮤직 등의 온라인 음악플랫폼을 의미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은 멜론, 지니뮤직을 중심으로 음원을 유통하고,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악플랫폼이 일종의 독과점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

한 온라인 음악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음원차트는 대중들이 음악을 선택하여 듣

는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디지털 음원시장의 주요 5개 음악플랫폼이 운영하는 차트에는 모두 추천곡이 

있으며, 이러한 추천곡을 1위 음원보다 더 높은 곳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일반 대중의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었다(김민용 외, 2012). 즉, 1위 음원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추천

곡은 얼핏 보아 1위와 유사한 인기를 가진 곡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16)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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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음악플랫폼의 추천곡 제도는 음악산업 내 유통사 및 기획사의 마케팅 수단이 되었다.

음악플랫폼의 추천곡 제도가 해당 음원의 흥행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다

음의 문제점을 초래하였다.17) 첫째, 음악플랫폼과 음원유통업체가 동일하여, 추천곡 제

도를 자사 곡의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공정한 기회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

다. 둘째, 추천곡의 차트 진입 소요기간이 평균 0.5일에 불과하고, 차트 내 순위 유지도 

추천곡이 다른 곡에 비해 더 오래 갔다는 점에서 기회의 불공정함이 강화되었다. 즉, 음

악플랫폼의 추천곡과 차트 간 연관성이 상당히 높으며, 결과적으로 추천곡의 차트 진입은 

음악시장 내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할 음원의 인기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추천곡 제도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당시엔 직접적인 

변화를 이루어내지는 못하였다. 특히 추천곡 제도를 손댈 수 있는 음악플랫폼을 비롯하

여, 플랫폼과 유통업을 겸하는 서비스의 경우, 사회적으로 의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

지 않는 한 굳이 동 제도를 일부러 폐지할 유인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 정부에서도 2012

년 말 연구용역을 통해 음원추천제도가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

지만, 즉각적인 규제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업체에 촉구하지는 않았다. 다만, 한

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가 주관하는 가온차트를 개편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을 뿐, 개별 

음악플랫폼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다.18) 이후 추천곡 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는 2013

년에 발표한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에서 차트개편방안의 일환으로 다시 등장하게 된다.

2.�음원사재기�논란과�자율규제의�유도:�음원사재기�근절�대책

수면 아래에 있던 음원사재기가 사회문제로 드러난 계기는 2013년 주요 기획사 4곳

에서 음원사재기 문제를 검찰에 직접 고발한 사건이다.19) 이를 계기로 음원사재기가 음

악산업 내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로 지목되어 같은 해 8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음원사

16) 이는 정액제와 무제한 스트리밍을 중심으로 디지털 음원을 소비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
라 볼 수 있다. 다수의 대중은 차트에 올라가 있는 곡을 ‘전체재생’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소비하였는데, 
이로 인해 차트의 1위곡보다 위에 위치한 추천곡은 매번 반복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가 이루어지면서 손
쉽게 차트 진입을 하게 되었다. 사실상 대중의 취향이나 인기를 반영한 결과가 아닌 플랫폼의 마케팅 수
단에 따라 해당 곡이 인기를 얻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7) 이하의 문제점은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김민용 외(2012) 참조.

18) 이에 대한 문화부 방침의 내용은 보도자료 ‘디지털 음원차트 공정한가’ (2012. 12. 27.)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 당시 검찰에 고발한 주요 기획사 4곳은 SM, JYP, YG, 스타제국이며, 사재기 브로커(마케팅 대행업체)
를 직접 검찰에 고발하였지만,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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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강력한 제재가 아닌 향후 예방을 

위해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물론 음악산업법을 개정하여 제재 조항을 신

설하는 방식도 추진하였지만, 본질적으로 제재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음

악산업계의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음악플랫폼의 제도 개선을 비롯하여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

자협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실시 및 

자정 노력을 촉구하였다. 음원 사재기의 기준, 예방하기 위한 기술 조치, 플랫폼의 제도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법안으로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강력한 규제 조치로 엄

포를 놓기보다는 업계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자율적으로 진행하여 자율규제의 방식

으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을 제안한 것이다.20) 따라서 업계에서는 정부의 조치를 반기

면서도 과연 음원사재기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동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문

을 표시하기도 하였다.21)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3년 8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음원사재기는 

“음악차트 순위 조작 또는 저작권 사용료 수입을 목적으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

가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전문업체 및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음원 사재기 현상은 주로 월

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나타나며, 구체적으로 행위유형과 이용량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행위유형으로는 ① 특정 곡에 대한 과다한 반복 재생, ② 일정기간 내 일괄적인 회

원 가입 및 ID 생성, ③ 자동재생 프로그램 등을 사용한 비정상적인 이용이 있으며, 이용

량에 따른 유형으로는 ④ 정상적인 수치를 넘어서는 이용량으로 구분한다.

정부에서 발표한 음원사재기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

다.22) 첫째, 차트 순위조작의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차트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음악 플랫폼의 차트 상위에 배치하여 끼워팔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음원 추

천제도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추천 기능은 별도의 페이지를 신설하며, 선정기준도 구체

적으로 공지하는 방식으로 업계가 스스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차트 집계시, 

20) 이는 2012년 소설가 황석영이 출판계의 사재기 행태에 대하여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였지만, 검찰에서 
법리검토 결과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연합뉴스, 2013. 8. 8.).

21) 연합뉴스(2013. 8. 8.). ‘정부의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 실효성 있을까’ 참조.
22) 이하에서 설명하는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의 내용은 2013년 8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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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와 스트리밍 반영비율을 조정하여, 다운로드 중심의 차트로 개선하고, 장르별

로 다양한 차트를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특

히 특정 곡에 대한 1일 1아이디의 반영 횟수를 제한하고, 나아가 짧은 시간 동안 음원 

간 경쟁을 극대화시키는 실시간 차트를 지양하는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음악산업계에

는 모니터링 실시 및 자정노력을 촉구하고, 방송사에는 자체적으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

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을 선행하여 추진하면서 음악산업법에 음원 사재기 금지 및 

제재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둘째, 저작권사용료 수익기회를 박탈하여 음원사재기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줄이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음악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음원사재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같은 사전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

적으로 제안한 방법으로는 가입자당 아이디 수를 제한하거나, 추적이 쉽지 않은 결제수

단의 경우에는 한도를 제한하는 것 등이다. 또한 정부, 저작(인접)권자, 음악플랫폼 관련 

사업자 간 음원 사재기의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이용 건에 대해서는 저작권 사용료 정산을 하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2013년 당시 정부는 음악산업법에 음원사재기 금지를 명시하고 제재조항의 신설을 

추진하는 것을 제시하였지만, 본질적으로는 음악산업 내 자율적 논의와 자정노력을 강

조하고 있다. 당시 산업계에서는 음원사재기에 대한 문제점은 광범위하게 인식하고 있

었지만, 기술발달로 인한 산업환경의 변화와 맞물린 문제였기 때문에 음원사재기를 정

의하는 구체적인 기준, 이를 대비하기 위한 예방조치의 마련, 적정한 처벌 수준에 대해

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위반 시의 제재조항이 

빠진 근절 대책은 실효성에 의문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23) 특히 차트개편의 핵심내용으

로 정부가 제시한 음원추천제도의 경우, 2015년 말이 되어서야 전체 음악플랫폼에서 

전격 폐지되었다.24) 2012년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 발표, 2013년 정부의 차트개편방안

에 대한 권고 형태의 대책이 발표된 이래,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업계에서 이를 받

아들이게 된 것이다.

23) 김민정(2013. 8. 8.), 음원 사재기땐 저작권료 박탈, ｢서울경제｣.
24) 2015년 11월 당시 대표적인 음악플랫폼인 엠넷닷컴, 지니, 벅스, 소리바다에서 폐지한 이래, 국내에서 

가장 큰 음악플랫폼인 멜론은 2015년 12월에 추천곡 제도 개선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김보영
(2015. 12.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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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음원사재기에�대한�법적�처벌�마련:�‘음악산업법’의�개정

2013년 정부의 음원사재기 근절 대책 이후, 음악시장에서는 추천제도를 개편하였

고, 음원을 서비스하고 유통하는 플랫폼 업계에서는 음원 사재기 예방을 위한 각종 기술

조치들을 수행하였지만, 음원사재기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음원 사재기가 일반 대중

에게 사회문제로 재등장한 계기는 2015년 9월 JTBC의 보도라고 볼 수 있다.25) JTBC는 

박진영, 이승환, 양현석 등 대중에게 친숙한 가수 및 기획자의 인터뷰를 통해 음원 사재

기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또한 음원사재기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제보 사진, 음악

플랫폼의 불법 아이디 현황, 음원 브로커에게 제안을 받은 기획사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음원사재기가 적발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법적으로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문제가 된다는 주요 기획사 및 가수들

의 의견을 다루면서 결과적으로 음악산업법의 관련 규정 신설을 촉진하였다. 

이후 2015년 10월 5일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에서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내놓

으면서 관련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였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관련 단체에

서도 이를 지지하는 등 이른바 피규제자집단에서 이를 적극 지지하였다. 결국 음원 사재

기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 음악산업법 개정은 2016년 3월 22일 공포로 시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음원사재기에 관해 2016년 신설한 법률 개정 내용은 크게 음원사재기 행위의 금지, 

음원사재기 의심 시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명령의 내용, 음원사재기 적발 시의 처벌 규

정을 명시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음악산업법의 개정에 따라 음원을 대량 구매하여 

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대가를 받고 음원을 구매하는 행위 등이 음원사재기

로 분류되며, 이러한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특히 음원사재기가 의심되는 경우, 주무부

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업자에 대해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이전의 음원사재기 근절 대책에 비해 정부개입의 수준이 비교적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4.�법률�개정�그�이후:�정부개입의�한계

그렇다면 2016년 음악산업법의 개정으로 음원 사재기가 줄어들었을까? 결론부터 

25) 이에 대한 일련의 보도는 참고문헌에 출처를 별도로 명시하였다. 당시 JTBC는 음원 사재기에 대해 탐
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속보도 형태로 방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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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여전히 음원사재기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둘러싼 논란

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음원사재기 논란이 심화되면서 시장에서는 차트의 점진적 

개편이 자율 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음원

사재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2016년의 법률 개정에 따른 정부개입은 음

원사재기를 예방하기에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디지털�음원�차트의�점진적�개편

음원 추천제도에서 음원사재기 논란으로 촉발된 디지털 음원 차트의 개편은 점진적

으로 이루어졌다.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는 음원 차트를 집계하는 음악플

랫폼의 부정 기류가 컸다. 음악플랫폼이 제공하는 차트는 플랫폼의 수익을 높이는 데 기

여하며, 일반 대중들을 플랫폼에 유입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구분 법률�내용의�요약

음원사재기

행위�금지의

법적�근거

제26조�(음반등의�유통질서�확립�및�지원)�제1항

제2조제8호부터�제11호까지의�규정에�따른�영업을�영위하는�자�또는�음반등의�｢저작권법｣에�따른�

저작자�및�저작인접권자(이하�“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라�한다)는�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

서는�아니�된다.

1.�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제작․수입�또는�유통하는�음반등의�판매량을�올릴�목적으로�해

당�음반등을�부당하게�구입하거나�관련된�자로�하여금�부당하게�구입하게�하는�행위

2.�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제1호의�행위를�하는�사실을�알면서도�해당�음반등의�판매량을�공

개적으로�발표하는�행위

3.�그�밖에�음반등의�건전한�유통질서를�방해하는�행위로�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사항

※�문화체육관광부령�제14조의�2(음반등의�유통질서)�법�제26조제1항제3호에서�“문화관광부령으

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행위를�한�자에게�대가를�지급하는�행위를�말한다.

1.�제작․수입�또는�유통하는�음반등의�판매량을�올릴�목적으로�해당�음반등을�부당하게�구입하거나�

관련된�자로�하여금�부당하게�구입하게�하는�행위

2.�제1호의�행위를�하는�사실을�알면서도�해당�음반�등의�판매량을�공개적으로�발표하는�행위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위한

명령․조치

제26조�(음반등의�유통질서�확립�및�지원)�제3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도지사는�음반등의�건전한�유통질서를�확립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에�대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

1.�업무에�관한�보고명령

2.�관계자료의�제출명령

3.�음반�등의�판매집계�제외명령

4.�그�밖에�음반등의�건전한�유통질서를�확립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대통령령�제11조의�2(음반등의�유통질서�확립을�위한�조치)�법�제26조제3항제4호에서�“대통령령

으로�정하는�조치”란�법�제26조제1항제2호의�발표행위에�사용된�발표자료,�그�밖에�이와�유사한�발표

수단의�폐기명령을�말한다.

관련�

처벌조항

제34조�(벌칙)�제3항�제2호의�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의�2.�제26조제1항을�위반하여�금지행위를�한�자�또는�같은�조�제3항에�따른�명령을�이행하지�아니

한�자

<표�1>�음원사재기에�대한�음악산업법�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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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음원 차트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업계에 직접적인 명령지시적 규제를 가하는 방

식이 아닌 권고, 혹은 음악플랫폼 사업자들이 모인 가온차트 내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

여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 차트 집계방식 개선 권고안’을 통해 0시 발매음원

을 차트 집계에서 빼라고 권고하였다. 0시 발매 음원에 대해 제한을 한 것은 새벽 시간 

동안 음원사재기가 이루어져 익일 오전의 차트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 때문

이었다. 즉, 0시 발매가 음원 사재기를 용이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판단한 결과이다. 형

식은 권고였지만, 사실상 정부가 직접적인 요구를 하였다는 점에서 업계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할 부분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한다면 반발하였다.26) 하지만 결국 업계는 논

의 끝에 2017년 2월말 1위 사업자인 멜론을 비롯한 국내 주요 음악 플랫폼은 실시간 차

트는 유지하되, 0시에 발매하는 음원에 한해서는 실시간이 아닌 익일 오후 1시부터 차

트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27)

음원 발매 시간을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차트 진입을 위한 음원 간 경쟁이 심화되

면서 사재기 브로커를 통한 음원 사재기 의심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6개 

음악 플랫폼 사업자(네이버뮤직, 벅스, 멜론, 소리바다, 엠넷닷컴, 지니뮤직)로 구성된 

가온차트 정책위원회 주도로 새벽 시간 1시부터 7시까지 실시간 차트를 비롯한 음원차

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차트프리징’ 제도를 시행하였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19). 이는 심야시간대에 음원 사재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음원 사재기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업계의 자율 대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음악 

플랫폼에서는 차트프리징이 이루어지는 시간 이외에 실시간 차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사이트에서는 매 5분마다 음원 스트리밍 추이를 보여주는 5분 차트도 운영하고 있

다.28)

26) 이러한 정부의 권고안에 대해 음악플랫폼 등 업계에서는 “가수나 음원에 대한 호의적 감정을 가지고 음
원을 소비하는 것은 소비자 자유”라고 언급하면서 “사업자들은 이러한 소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
록 무대를 열어두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인데, 정부 개입으로 사업자만 이용자로부터 불편을 초래했다는 
불만을 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디지털타임스(2017. 2. 21.)의 보도 내용을 참조
할 수 있다.

27) 정오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발매되는 음원은 실시간 차트에 바로 순위가 반영되지만, 이 외의 시간에 
음원이 발매되는 경우에는 익일 오후부터 차트에 반영하기로 변경하였다. 이는 주말과 평일 동일하며, 
음악 플랫폼의 이 같은 방침 변경으로 인해 이후 대부분의 신규 음원 발매는 정오와 오후 6시에 이루어
지고 있다. 음원 발매 첫 날 기준 차트진입이 해당 음원의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현 음악시장의 
현실에 따라 기존의 0시 음원 공개는 사실상 없어졌다.

28) 온라인 음원을 서비스하는 국내 음악플랫폼 중 업계 1위인 멜론에서는 실시간차트, 일간차트, 주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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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음원추천제도의 폐지에서 시작한 차트개편의 방향은 2019년 기준 실시간 

차트 폐지 논란으로 이어졌다.29) 실시간 차트를 반대하는 측은 실시간 차트가 사실상 음

악시장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과열경쟁과 차트진입을 위한 음원 사재기

를 부추긴다고 주장하였다. 주로 가수를 비롯한 저작(인접)권자들이 이러한 입장에 있

다. 이에 반해 실시간 차트를 찬성하는 측은 실시간 차트가 순위라는 결과물을 통해 일

반 대중의 호기심을 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

다. 원래 음악을 즐겨 듣는 사람들 이외에 보통의 선호를 가진 일반 대중에게는 차트의 

정보 제공이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의 외연 확대에 도움이 된다

는 것이다. 주로 음악플랫폼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이러한 입장에 있다. 

현재 논쟁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실시간 차트에 대한 직접적

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2019년 12월 9일 ‘온라인 음원차트와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 공정성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2)�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음원사재기�관련�조사

2016년 법 개정으로 인해 음원사재기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무부처인 문

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주요 사례로는 2018년 걸그룹 ‘모모랜드’의 음반사재기 논란

에 대한 조사와 같은 해 4월 제기된 가수 ‘숀’과 ‘닐로’의 음원사재기 논란30)에 대한 조사

가 있다. 우선 모모랜드의 경우는 실물 앨범에 대한 사재기 논란이 제기되었는데, 정부

의 조사 결과 ‘사재기 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실물 앨범은 오프라인상에서 조사대

트, 월간차트, 시대별(연간)차트 외에 ‘5분 차트’도 운영하고 있다. 5분 차트는 실시간차트에서 1, 2, 3
위에 위치한 음원을 대상으로 5분에 1번씩 스트리밍 횟수를 그래프로 보여준다.

29) 실시간 차트에 대한 찬반 논의는 김인구(2020. 1. 15.), 김태원(2019. 11. 29.), 김현식(2019. 12. 9.), 김
현식(2019. 12. 11.), 박근우(2019. 12. 2.), 박상훈(2019. 12. 9.), 박지훈(2010. 1. 14.), 이동형(2019. 12. 
4.), 조유빈(2019. 12. 7.), 채미선(2019. 11. 7.) 등의 언론보도를 비롯하여, 가수 윤종신의 개인 
SNS(2018. 7. 18.; 2020. 1. 7.) 발언, 바른음원협동조합을 이끄는 가수신대철의 언론인터뷰 및 이규탁
(2018. 7. 24.)의 언론기고문 등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30) 2018년 4월 가수 숀과 닐로의 음원 사재기 의혹이 발생한 데에는 대형 아이돌 그룹 팬덤의 ‘음원 총공’
과 관련 있다. 당시 거대 팬덤을 가지고 있는 대형 아이돌 그룹이 대거 음원 발매를 하고, 팬덤에서는 
‘음원 총공팀’을 구성하여 밤낮으로 스트리밍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던 
두 가수가 음원 차트 정상에 오르자, 사재기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여기서 음원 총공은 아이돌 가수 팬
덤을 중심으로 좋아하는 가수의 순위를 올리기 위해 음원 서비스 이용권 교류, 24시간 음원 재생, 스트
리밍 인증샷을 통해 서로 간 스트리밍을 독려하는 행태 등을 말한다. 이를 위해 음원총공팀을 구성하여 
팬1인당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기도 하고, 음원 이용권 구매에 쓸 후원금을 모금하기도 한다. 대체로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브로커를 통한 기업형 음원 사재기와는 그 성격이 다
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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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재기 유무에 대한 결론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왔다. 하

지만 디지털 음원을 조사해야 하는 가수 숀과 닐로의 음원사재기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명확을 이유로 결국 판단유보의 결론이 내려졌다. 즉, 음원사재기가 있었는지 판단하

기 어렵다는 것이다.

판단유보의 결론이 나온 배경에 대해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31) 첫째, 음원

서비스사업자인 음악플랫폼이 보내준 자료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패턴을 발견하였으

나, 결제정보, 성별, 나이 등의 추가 정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

으며, 둘째, 이러한 추가 정보는 개인정보보호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부처 차원의 조

사 영역을 뛰어넘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으로 미루어 본다면, 추가적인 법 

개정 및 내용 보완이 있지 않는 한 정부차원에서 시행한 조사로는 사재기 의혹을 해소하

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음원사재기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는 문화부의 행정조사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으로 관련 자료가 넘어가더라

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음악플랫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사재기 정황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또한 음원사재기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금전 등의 대가를 주고받은 정황을 확보하여도 이러한 대가가 마케팅 

목적인지, 사재기 목적인지 추가로 밝혀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음악시장에서 바이럴 

마케팅32)을 폭넓게 활용하면서 이러한 대가의 목적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졌다. 

결국 핵심 증거로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관련자 및 내부고발자

의 일관된 진술이 있지 않고서는 명확하게 음원사재기라고 결론내리기 어렵다는 것이 

조사주체인 정부가 처한 상황이다.

이후 정부는 2019년 ‘공정한 음원유통환경 조성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

31) 이에 대해서는 김현식(2019. 2. 1.; 노컷뉴스)보도 및 박수윤(2019. 1. 31.; 연합뉴스)보도 등 참조.
32)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은 “누리꾼을 비롯한 유저들이 이메일이나 다른 전파 가능한 매체를 

통해 어떤 기업이나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널리 퍼뜨리는 마케팅 기법으로,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확산된다고 해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바이럴은 바이러스(Virus)와 구두(Oral)의 합성
어로 웹이 기반하여 확산되는 입소문의 의미를 갖는다”고 정의할 수 있다(박신의, 2012: 7). 음악시장
에서는 페이스북과 같은 SNS을 활용하여 음원을 홍보하고 SNS 내에서 입소문을 내는 마케팅 방식을 
말한다.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은 페이스북의 음악을 전문으로 다루는 페이지 여러 곳에 
업로드하여 음원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주로 상업적인 뉘앙스를 배제한 스텔스 
마케팅(stealth marketing: 소비자가 눈치 채지 못하게 노출하여 구매욕을 느끼게 하는 마케팅 방법) 
기법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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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국회에 요청하였으며(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19), 같은 해 8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공정상생센터 내 음원 사재기 신고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고 창구로 

음원사재기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및 전문가의 데이터분석을 수행하

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는 현장조

사권한을 명시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

나, 통과 여부는 미지수이다. 새로 발의된 법안에서 유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 ‘현장조사

권한’이다. 기존 음악산업법에서는 자료제출요구권만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이 법에서

는 현장조사권한을 통해 정부가 직접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명

시하고 있다. 현장조사권한의 경우, 2016년 음악산업법 개정 이후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의 형태로 규제영향분석을 진행하였

으나,33) 최종 시행령에는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Ⅳ.�음원사재기에�대한�정부개입의�한계와�원인

음원사재기 논란이 처음 제기된 이래, 정부는 음악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산업 

자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명령지시적 규제보다는 자율규제의 방식으로 개입

하였다. 여기서 언급하는 자율규제는 조직화된 집단이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이혜영, 2012; 최병선, 1992). 이러한 자율규제에 대

해 최성락 외(2007: 75)는 “정부에 의해 규제권한이 사업자에게 형식적으로 위임되는 

것에서부터 사업자와 기타 민간영역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직화되어 관리되는 규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자율규제는 규제대상이 되는 

업계가 스스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도 스스로 적발하는 형태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감시 및 적발 비용의 절감, 규제대상의 순응 확보, 업계의 전문성 고려 등의 

이유로 규제집행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민창, 2003; 이혜영, 2012; 

Baldwin and Cave, 1999).

그렇다면 정부와 음악산업계가 시도한 자율규제 기반의 정부개입은 왜 실효성을 거

33)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에서 담당한 ‘음원사재기 규제를 위한 필요조치 등’에 관한 규제
영향분석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규제영향분석서에는 시행령 제11조의2 1호에 소속 공무원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제시하였지만, 최종 발표된 시행령에는 해당 내용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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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지 못했는가? 먼저 음악산업 내 선별체계(게이트키퍼, gatekeeper)의 변화를 들 수 

있다. Hirsch(1972)는 그의 문화산업체계에 관한 연구에서 몇몇 장르의 예술이 산업화

되는 과정에서 관련 기업들이 분배체계를 구축하며, 이러한 분배체계가 특정 대상을 선

별하기 때문에 일부만이 소비자인 대중에게 전달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선별의 역

할을 수행하는 분배체계는 보통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출판산업을 예로 들면 출판사 및 

편집자가 이러한 선별체계의 역할을 수행한다(이민아, 2018: 123-124). 이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음악산업의 선별체계는 기획사 및 평론가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한국 음악산업의 선별체계는 다소 다르게 전개되었다. 현재 

한국 음악산업에서 대중에게 가장 강력한 선별체계는 다름 아닌 ‘차트(chart)’이다.34) 

인기 있는 음원을 중심으로 스트리밍하는 것이 음악을 소비하는 주요 방식으로 변화하

면서, 각 음악플랫폼이 제공하는 차트는 대중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선별체계로 등장하

였다. 이러한 차트의 본질은 ‘대중’이 선별체계가 되어 ‘직접 참여’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중이 선별체계이자 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차트가 선

별체계로서 지니는 가치는 음악산업의 주요 행위자로 대중이 부상한 것이라는 측면에

서 의미 있다. 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선별체계로서 대중의 등장은 수요의 불확실성을 

보완해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선별이라는 권력의 일부를 나누는 것이 그다지 불합리하

지 않다.

문제는 현재 한국의 차트는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는 소수 음악플랫폼 내 자체 차트

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1위 사업자가 발표하는 특정 차트가 

대중에게 가장 공신력 있는 차트로 인지되고 있으며,35) 나아가 이러한 차트의 운영은 대

형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와 비슷한 ‘실시간성’ 및 ‘화제성’에 기인하고 있다(이규탁, 

2015). 특정 음원이 실시간으로 화제에 오르면 대중은 손쉽게 클릭 한번으로 해당 음악

을 들을 수 있는데, 이는 과거와 달리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듣는 방식이 변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이기도 한다. 여기서 음악플랫폼의 차트집계가 음원판매량 및 재생

횟수로 일원화되자, 차트 진입을 위한 목표 대상이 명확해졌다.36)

34) 애초에 음원발매유무가 기획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기획사의 선별체계 역할은 변함없다. 음원이 
생산-유통-소비되는 과정에서 본다면 기획사는 생산에 가까운 선별체계이며, 차트는 소비에 가까운 
선별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과거에 비해 음원 발매 이후, 대중이 어떤 음악을 들을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차트가 가장 영향력이 큰 선별체계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35) 엄밀히 말하면, 해당 음악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원의 순위를 매긴 것이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이
러한 순위가 1위사업자의 높은 시장지배력으로 인해 가장 인기 있는 음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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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음악플랫폼의 차트‘만’을 집중 공략해도 음악시장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자, 차트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인위적이고 조직적인 개입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으

로 들 수 있는 사례가 거대 팬덤이 이끄는 ‘총공문화’, 전문 마케팅 업체가 시행하는 ‘바

이럴 마케팅’, 브로커가 개입한 ‘사재기’ 등의 불공정 행위이다. 총공문화는 특정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의 자발성에 바탕을 둔 문화로 불법이라 볼 수는 없으나, 자연스럽게 음악

을 듣는 행위와는 그 성격이 다르며 다분히 조직적인 개입이라 할 수 있다. 바이럴 마케

팅도 여러 마케팅 기법 중 하나일 뿐이지만, 이를 활용하는 범위와 투입되는 양에 따라 

인위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부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재기는 불공정 음원거래행

위이자, 불법행위이다.

차트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인위적․조직적 개입은 불법 및 불공정 유무를 떠나 인

기 있는 음악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차트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개입이 이루어진 음악

이 인기 있는 음악으로 차트에 진입하는 역효과를 초래하였다. 현재 한국 음악시장에서 

차트의 폐해를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2013년의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통해 음원추천제도의 폐지와 차트 집계 기준

을 개선을 권고․유도하였으며, 2016년 법률 개정 이후에도 0시 음원 발매 제한, 차트

프리징 등 점진적인 차트 개편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권고와 그에 따른 업계의 

자율 규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둘러싼 인위적․조직적 개입은 더욱 확대되었다.

다음으로 선별체계로서 차트의 막강한 영향력과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복잡성을 

들 수 있다. 음악시장의 주요 행위자이며, 경제적 이익을 나누어 갖는 대표적인 이해관

계집단으로는 저작권자의 대표로서 가수, 기획사, 온라인 기반의 음악플랫폼이 있으며, 

음악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소비하는 팬, 음악애호가 및 일반 대중이 존재한다.37) 자율규

제에 관한 이론에 따르면, 자율규제는 잠재적 피규제자인 내부자들이 합리적 선택의 관

점에서 자발적인 노력으로 형성하는 것이다(최성락 외, 2007). 즉, 각자의 이익극대화

를 위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게 하는 유인이 필요하다. 

36) 과거의 차트는 라디오 방송 횟수, 앨범 판매량 등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집계하였다(이규탁, 2015). 미
국, 영국, 일본 등의 경우에도 여전히 이러한 방식으로 차트를 집계한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 차트집
계 방식이 단순하기 때문에 차트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비교적 쉬워졌다는 것이다.

37) 이는 오래전 Becker(1982)가 언급한 예술계(art world)의 구성이나 Hirsh(1972)의 문화산업체계에 따
라, 생산(창작)-유통(분배, 선별)-소비(향유)의 큰 틀로 대비된다. 가수는 생산의 핵심 인력(core per-
sonnel)이며, 기획사는 생산을 지원하는 일종의 보조 인력(support personnel)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유통 및 선별체계로는 온라인 기반의 음악플랫폼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소비자로는 특정 가수 및 장르
의 팬, 고전적 의미의 음악애호가를 비롯하여 일반 대중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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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수 및 기획사의 입장을 살펴보면, 현재 음악시장에서는 음원 발매 이후 얼마

나 빠른 시일 내 차트 진입을 하는가가 경제적 이익과 직결된다. 특히 모바일을 중심으

로 음악을 소비하는 대중이 대세를 이루면서, 차트 순위도 모바일 기준으로 접근할 수밖

에 없다. 일반적으로 음악플랫폼의 차트는 모바일 1페이지당 대략 5곡 정도를 보여주는

데, 이러한 첫 페이지 또는 앞 순서 페이지에 얼마나 빨리 진입하는가는 음원의 흥행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민용 외, 2012).

여기서 대형기획사와 중소기획사의 입장이 약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대형기획사 

소속으로 조직적인 팬덤을 구축한 가수의 경우에는 굳이 음원사재기를 하지 않아도 자

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차트에 진입시키고 싶어 하는 팬덤의 총공문화 등의 영향으로 손

쉽게 차트 진입에 성공한다. 이에 반해 중소기획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형기획사

에 비해 차트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바

이럴 마케팅이 꼽히며, 대형기획사와 중소기획사가 모두 바이럴 마케팅을 하면서도 중

소기획사가 음원사재기 의혹 대상자로 꼽히는 이유가 이러한 팬덤의 차이에 기인한다. 

음원 사재기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대형기획사는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차트 진입 여력

과 수입이 충분하기 때문에 조사에 참여할 강력한 유인이 없는데 반해, 중소기획사는 브

로커들로 인해 역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브로커들과 척을 지고 싶지 않아 한다.38) 하지만 다수의 가수들은 개인 SNS나 인터뷰 

등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창작자로서 음원사재기가 음악시장을 왜곡

시키지 않기를 바라며, 실시간 차트와 같이 자신들을 경쟁으로 내모는 상황에 어려움을 

토로한다.

다음으로 음악플랫폼은 차트가 중요한 마케팅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폐

지할 유인이 없다. 음원사재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실시간 차트의 경우, 2016년 이

후 많은 가수들이 공개적으로 폐지를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플랫폼은 차

트 구조를 일부 개편하기는 하였으나, 실시간 차트의 폐지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 실시

간 차트가 시간별로 순위를 보여줌으로써 음원들을 극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

이 무수히 제기되었지만, 음악플랫폼으로써는 이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파레토

38) 이에 대해서는 일요신문(2010. 11. 29.) 보도의 인터뷰 내용을 참조하였으며, 실제 2020년 1월 4일에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1197회 방송에서 나온 내용과도 일부 일치한다. 즉, 방송에서는 음원사재기
를 통해 특정 가수를 차트에 진입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역으로 차트 순위를 내려가게 하는 밀어내기가 
가능하다는 인터뷰 내용이 방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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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칙이 음악시장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른바 상위 순위에 있는 곡들이 음악플

랫폼의 수익을 이끌고 있으며,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수나 작곡가들이 대부분의 수익

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39) 따라서 음악플랫폼은 실시간 차트를 비롯한 차트가 소비자

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차트로 인한 대중의 관심이 결과적으로 음악시장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40)

마지막으로 소비자는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팬덤이라 부르

는 특정 가수의 팬과 상품으로서 음악을 즐기는 일반 대중이다. 팬덤의 경우,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앨범을 발매하면, 총공(총공격) 및 숨밍(숨쉬듯 스트리밍) 등의 방법41)

으로 앨범 내 모든 수록곡을 차트 순위권에 줄 세우는 방식으로 가수에 대한 사랑을 표현

한다. 애초 일부 잘 알려지지 않은 가수의 음원이 사재기 의혹을 받게 된 배경에는 이러

한 거대 팬덤을 보유한 가수가 음원을 발매했음에도 차트 1위에 올랐기 때문이기도 하

다. 이들은 차트 자체에 대한 호불호는 없을 수 있으나, 다른 누구보다 차트 순위에 관심

이 높으며, 음원의 스트리밍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정보가 많은 

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팬덤이 아닌 일반 대중이 있다. 현재 한국 음악시장 내 일반 소비자들은 

음원을 저관여(low-involvement)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다(김민용 외, 2012). 따라서 

일반 대중들은 음악을 들을 때, 해당 음악의 고유한 특성이나 자신만의 취향 및 선호를 

반영하여 듣지 않는다. 대신 음악플랫폼이 제공하는 차트 순위나 특별히 표시하는 아이

콘(예: 순위가 급격히 오르는 경우 플랫폼에서 표시하는 급상승 아이콘) 등을 통해 음악

에 관한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음악을 소비한다(김민용 외, 2012). 요약하면, 음악

플랫폼이 화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특별한 고민을 하지 않은 채 자동재생을 

하는 것이다. 오랜 기간 ‘좋은’ 음악을 듣고자 하는 음악 애호가형 대중이라면, 음악을 

고관여 상품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선곡을 하겠지만, 음악플랫폼의 

39) 이러한 음악시장의 특성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언급되어 왔다. 텐아시아(2015. 11. 22.)보도를 비롯
하여 오마이뉴스(2018. 8. 3.) 보도에서도 현재 음악시장이 가지는 파레토의 법칙(상위 20% 고객이 매
출 80% 발생, 상위 20% 가수가 수익 80% 획득) 특성을 지적하였다.

40) ‘디지털 음악산업 발전 세미나 -디지털 음악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을 주제로 2015년 
10월 13일 열린 이른바 음원사재기 관련 끝장토론에서 나온 음악플랫폼 측의 입장이다. 동 세미나는 
(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에서 주최와 주관을 맡아 진행되었다. 

41) 총공(총공격)은 팬덤 내 모든 팬들이 해당 음원을 차트 상위권에 진입시키기 위해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등 모든 노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한 설명은 각주 28번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추가로 ‘숨밍’은 
숨쉬듯 스트리밍한다는 말의 약어로, 하루종일 스트리밍을 돌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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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을 이끄는 다수의 대중에게 음악은 저관여 상품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음원사재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실시간 차트를 비롯한 현재 음악플

랫폼의 차트 구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차트를 운영하는 

음악플랫폼을 비롯하여, 차트를 통해 음악에 관심을 갖거나 혹은 인기 있는 음악에 대한 

정보를 얻는 일반 대중의 관점에서는 차트는 매력적인 수단이다. 다만, 전 세계 음악시

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의 차트는 실시간 

차트, 일간 차트 등 순위를 발표하는 시간범위가 지나치게 짧아서 경쟁을 강화하는 경향

이 있다.42)

결국 차트라는 존재가 작금의 음악시장에서 함께 가야할 중요한 홍보 수단이라면, 

차트의 운영을 점진적으로 손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된다. 이는 그동안 정부와 음악플

랫폼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음원사재기에 대한 각종 정책적 개입이 차트의 점진적 개편

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자율규제가 성

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이해관계자의 이익극대화가 하나의 방향으로 귀결되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음악시장에서는 각자가 가지는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한 복

잡하기 때문에 그동안 시도해 온 자율규제의 성공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Ⅴ.�신뢰회복을�위한�정부의�역할

본 연구는 음원사재기 현상에 대한 자율규제 형식의 정부개입 내용을 탐색적으로 분

석하고, 정부개입의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론을 대신

하여 음원사재기 현상을 둘러싼 정부개입에 대한 주요 논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음원사재기에 대한 정부개입은 정당한가? 음원사재기 현상은 음악시장을 왜곡시키

고, 이해관계자 간 불신을 심화시키는 사회문제이자,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

서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으로 음원사재기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사재기로 인한 차트 정보의 왜곡으로 소비자 주권이 침해된다는 점이

다. 음악플랫폼이 제공하는 차트 정보를 통해 음악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재

42) 일례로 미국 빌보드의 대표 차트이자,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곡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핫100’은 
일주일에 한 번, 매주 토요일에 발표한다. 일본의 오리콘 차트는 매주 월요일, 영국 오피셜 차트는 매주 
금요일마다 순위를 발표하는 등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차트 순위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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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정보비대칭을 심화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원하는 음악을 소비하지 못할 수 있다. 공

급 측면에서는 사재기가 유통질서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사재기가 있지 않았다면 정당

한 이익을 획득할 수 있었던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훼손한 것이 된다. 이처럼 정보비

대칭의 심화와 시장질서의 교란은 시장실패의 대표 현상으로 정부의 적정한 개입이 요

구된다.

둘째,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가? 그동안 전개된 음원사재기 논의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는 사재기 여부를 엄밀하게 밝히기 어렵다. 정부가 강력한 조사 의

지를 표명해도 개인정보보호를 비롯하여 사재기와 마케팅을 명확히 가늠해 줄 진술 확

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자율규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따르면, 자율규제의 성공은 

이해관계자가 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입게 되는 손해가 자율규제를 지킴으로써 얻

을 수 있는 이익을 크게 능가해야만 한다. 결국 사재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는 행위자인 음악플랫폼에 대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 즉, 

실질적으로 차트를 운영하는 음악플랫폼이 사재기 방지 및 적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는 강제적 징벌체계가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 상황에서 사재

기를 유도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실시간 차트는 반드시 차트운영방식을 

점검해야만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나친 실시간성과 화제성에 소모되는 실

시간 차트의 폐지를 강력 권고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에 대한 정부

의 강제적 개입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접근해야 하는 만큼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과정에

서 업계와의 공론장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능력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어나가는 역할을 담당하며, 나아가 시간(시대적 상황)과 공간(발전상태)에 따라 각각 다

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임도빈 외, 2014). 사재기가 음악시장에 큰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만큼 정부는 현재 음악시장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규제는 일몰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며, 

특히 음악시장 내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자율규제를 원만하게 운

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산업진흥에 도움을 주는 역할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음원사재기 현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단계별 

정부개입의 한계를 자세히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자율규제에 기반을 둔 정부개입의 한

계를 지적하고, 그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음악시장에서 정부역할을 재논의하는 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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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음원사재기 논란의 직접

적인 이해관계집단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각 이해관계집단에

게 주어진 환경, 자원, 제약을 바탕으로 어떠한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분

석할 수 있다면, 이해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타협점을 찾는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보인 정책대응이 왜, 어떠한 정책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인지 

면밀히 분석할 수 있다면, 유사한 문화정책사례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입장을 체계적으

로 예측하고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본 연구에서 탐색

적으로 활용한 문헌 중심의 2차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대

안을 찾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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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Limitations�and�Necessity�of�Government�Inter-

vention�in�the�Music�Industry
 

Lee,�Min�Ah

Sajaegi (chart manipulation) is an act that disturbs the music market, and is a 

social problem that causes distrust in the music industry. This study argues that 

strengthened government intervention is required rather than the existing 

self-regulation to rectify the distribution order of the music market. Additionally, 

the study analyzed why the government intervention failed to secure 

effectiveness after the environmental change and the sajaegi problem in the 

music market.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form of self-regula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gatekeeper 

system diversified because of changes in the music market; in particular, the 

influence of the chart increased significantly. Second, since the interests of 

actors in the music market regarding charts are complicated, the music 

industry’s motivation to resolve the situation autonomously is low. Therefore, the 

level of government intervention needs to be increased, and the public sector 

should create and maintain public spheres so that the music industry can discuss 

different interests.

[Keywords] sajaegi(chart manipulation), music industry, government intervention, 

self-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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